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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인터넷은미국방부의군사적목적에의해만들어진ARPNET이라는

패쇄적인 네트워크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운영권이 민간

으로 이양된 후 전혀 새로운 개방적이면서 범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발

전해 왔다. 인터넷의 발전방향을 보면, 통제에서 개방으로, 거점 서버 중

심에서 개인 간 분산형 네트워크로, 정보교환에서 미디어적 복합기능으

로발전해왔음을알수있다. 

특히, 1993년팀버너스리(Tim Berners-Lee)에의해개발된월드와

이드웹(이하 웹)은 인터넷 이용을 일반인에게까지 확산시키고 그 기능

을 대중매체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국경 없는 전자출판과 정보교

류가일어나면서웹은과거의미디어구분법으로는분류하기힘든융합

형미디어로자리매김했다.

국경을초월하는가상공간을형성하는이새로운미디어는규제가가능

한가? 이러한물음에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부의장을맡고

있는존페리발로우(John Perry Barlow, 1996)와같은초기인터넷전문가

들의철학은비교적명확했다. “국가간경계가없고, 편지, 출판, 방송을아

우르는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수용하는 인터넷은 개방적이며 국가

적규제의영역밖에있어야한다”는것이다. 웹을개발한팀버너스리(Tim

Berners-Lee) 역시‘웹의개방성’을설명하면서웹은기존의낡은분류체

계에는불가능해보이던모든것들간의연결을가능하게함으로써인간에

게새로운자유를가져다준다고했다(Berners-Lee & Fischetti, 1999). 

그러나오늘날이러한자유주의적시각은끊임없이위협받고있다. 인터넷

이용자수가급격히늘어나면서이것을매개로한다양한형태의문제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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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상공간의 문제는 실

제의다양한문제점을투영하기시작했고1990년대

중반부터기술적, 법률적, 도덕적규제들이등장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콘텐츠에대한법률적장치들이국

가별로강화되면서이복잡한미디어를규제하려는

행위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속성을 가

진 인터넷은 오래 동안 규제 방식의 효율성과 적

절성을 두고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Liu, 1997).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를 어떤 방식으

로 규제할 것인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

슈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접근은 기존

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전화서비스로 대표되는

통신산업과는다른접근과철학을요구하고있다.

콘텐츠규제의주체와규제의대상이누구인가는

인터넷 규제모델을 논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

념인데, 인터넷은 분산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수

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보 송신자가 일방적인 우위에 있던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는 매체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와 법을

통해 해결해 왔지만, 인터넷은 단순한 서비스 사업

자의문제가아니라그공간에참여하는국민의행

위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송과 같은 행정적 규

제가갖는문제점이제기된다(황용석, 2009). 

특히, 한국에서는인터넷이사회적여론을형성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확인되면서 정치행동의 규

제차원에서인터넷콘텐츠규제법안들이제기되

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보호이슈를중심으로인터넷콘텐츠규제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정부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

다는민간영역과정부간의협력적거버넌스시스

템에 기반한 자율적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규제정

책이 발전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규제모델

은 언론, 사상의 자유의 기본권에 기반한 공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강조하는 자유주적 시각의

모델(Libertarian Model), 정보의상품적가치에초

점을 두는 민간기업 모델(Private Enterprise

Model), 국가의 안전확보와 시민보호에 초점을 맞

추는 통제주의 모델(Statist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Kling, 2000). 클링의 시각을 토대로 보면,

국내의 인터넷 규제는 정부 또는 국가 중심의 통

제주의 모델에 가깝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나라는 중국, 싱가폴, 이란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

가 낮은 나라들이라는 점에서 국내 인터넷 정책

의관점전환이필요하다는주장이늘고있다.

그런가운데2009년3월에설립된한국인터넷자율

정책기구(이하 KISO: Korea Internet Self-

governance Organization, 이사회의장: 주형철, 정책

위원장: 김창희)의 출범으로 업계 공동의 자율규제

장치가마련되었다는점은인터넷정책전환의중요

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동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들이 개별사 차원에서 미디어 책무시스템

(Media Accountability System)을운영해왔지만사회

적으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별사를 넘어

서서공동의자율규제기구를만든것은인터넷정책

사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띤다.1)

연구논문

1) KISO가한국최초의인터넷자율규제기구라고말하기는힘들다. 이미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이하KIADO)가2007년에발족한바있다.

이 기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며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및 사후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KIADO는 자체 인터넷광고윤리강령을 전제로 하여 자율적 통제를 위해 업계 스스로가 채택한 인터넷광고심의규정과인터넷광고심의세칙

을적용하고있다는점에서민간자율규제와정부규제간의상호역할분담이이루어진공동규제모델을최초로시도한사례라할수있다.  그

러나KIADO의활동이광고에제한되어있다는점에서보면, 포괄적인인터넷정책을고려해서출범한KISO와는다소의차이가있다.



� 55

포털의자율규제현황과과제

KISO의 출범은 한국 인터넷규제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하지만, 현재의 제도 속에서 이 새로운 기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 글은 KISO의 출범과 관련해서, 인터

넷자율규제에대한이론적논의를콘텐츠규제를중

심으로 살펴보고, KISO를 둘러싼 국내 자율규제 환

경을 통해 한국에서 자율규제기구의 안착을 위한 제

언을하고자한다.

2. 인터넷과자율규제

1) 자율규제의개념

규제란개인이나집단의행태를변화시키기위한정

부의 정책수단이나 간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

부규제 또는 행정규제(이하 행정규제)란 용어로 통

칭된다. 행정규제는행정에관한권리와의무의주체

인 행정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부처 등이 행하는 일

련의 목적적 활동으로서 법령에 기반해서 작동된다

(이민영, 2009). 행정규제는 누가 규제를 하는 가를

놓고 볼 때, 행위의 주체 스스로가 아닌 타율기관, 즉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와 반대되는 개

념이다. 

자율규제는규제의주체가정부가아니고민간또는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율규제의 개념은 비교적 폭 넓어서 유럽의 경우 정부

가 민간에 규제의 권한을 형식적으로 위탁하는 경우

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율규제(self-

regulation)와 공동규제(coregulation)가 동일한 의미

로사용된다(Price & Verhulst, 2000). 

자율규제의핵심은규제대상이되는기업이나개인

들이 자발적으로 규제기준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자발적 규제기준을 정부가

위임하는 경우가 유럽에서는 일반적이다(Bonnici,

2008). 자율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

는 무규제(un-regulation)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

는탈규제(de-regulation)와는다른의미를갖는다. 

일반적으로자율규제란정부가민간에규제의권한

을형식적으로위임하는 경우를지칭하지만, 다른한

편, 민간영역이 규제의필요성을자각하여스스로규

제하는 경우에도 자율규제의 개념이 사용된다. 사업

자자율규제는주로유럽내국가들사이에서선호되

고 있다. 자율규제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법으로

쓰이고 있으나 본래의 의미로는‘산업 자율규제’

(industry self-regulation)를 뜻하는 것으로서, 규제

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피규제 산업 또는 업계가 되

는경우를말한다(최병선, 2000). 

자율규제형 모델은 이용자, 사업자, 민간기구들이

일련의 장치들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규제에 참여

하고 국가와 법률이 이들의 활동을 협력∙ 지원함으

로써 합리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원리

이다. 인터넷과 관련해정부에의한직접적인규제가

아닌규제대상이되는기업또는협회가자율적으로

규제하는것을의미하며 다음사항을포함하고있다.

자율규제의핵심은규제대상이되는기업이나개인들이자발적으로규제기준을만들고

이를집행하는것을담고있어야한다. 자율규제는정부의개입을전적으로배제하는

무규제나불필요한규제를줄이는탈규제와는다른의미를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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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령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규칙의 제정, 규범

의집행, 위반할시가해지는적절한제재등이다.

자율규제는규제절차가신속하고예방적인규제

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제기준의 제정이나 규제심사과정에서 규제의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곧 규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규제효과가 특정 회원사에 제한된

다는 점도 한계이다. 또한 자율규제 활동이 충분

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오히려 사업자 또

는회원사내부의구조적문제점을은폐하는수단

으로악용될수도있다는점이비판으로제기된다

(이민영, 2009).

2) 인터넷자율규제의필요성

인터넷이기존의미디어와다르게자율규제를중

심으로발전해온것은세계적으로보편적인흐름

이다. 몇 가지 관점에서 인터넷자율규제의 배경을

설명하면다음과같다. 

가. 기술적관점: 앤드투앤드원칙과

인터넷거버넌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인터넷 아키텍처는

본질적으로 자율규제를 지향한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의 성공은 국가의 주도보다는 민간적인 자

율성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 설계에 기인한다. 인

터넷의 초기 설계자들은 방송시스템이나 초기 전

화교환 시스템과 다르게‘앤드 투 앤드(end to

end)’방식2)으로 인터넷을 설계했다. 앤드 투 앤

드 원칙의 등장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초기 인터넷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핵심

적인 역할을 한 TCP와 IP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

을 분리해, 네트워크나 교환기가 전송과정에서

복잡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앤드 시스템이

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통신방식이 회

선교환을 통해 통신세션을 개별적으로 제어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발상전환이었다. 즉, 네

트워크자체는최저한의기능만을갖게하고새로

운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을 통해 앤드 시스

템만으로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게 한 유연적

체제를 택한 것이다. 앤 드 투 앤드원칙은 웹이라

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그 우수성을 증명

했다고 할 수 있다(Blumenthal & Clark,2001)3).

오늘날 웹 서비스의 발전은 중간 네트워크의 통

제나 간섭 없이 앤드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한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앤드투앤드시스템은기술표준의개방

성과 기술개발의 분산성을 특징으로 한다. 네트워

크상에중간통제자가갖는역할을최소화한구조

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소수의 집중적인 통제가

어렵다(Froomkin & Michael,1997). 이러한 기술

연구논문

2) 기술분야에서는‘단대단’또는‘종단간’으로번역하기도한다. 이글에서는일반적으로많이쓰는원어발음그대로를사용했다.

3) 앤드 투 앤드의 원칙(end to end principle)은 원래 end-to-end의 원칙은, 통신 전송로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에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에 통신 과정에서 양 끝단의 시스템(예를 들어, 서버-개인 클라이언트 PC)들이 데이터 검증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예를 들면, 파일 전송

의 경우, 아무리 신뢰성이 높은 전송로를 구축해도, 그것만으로는 전송을 보증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라우터나 호스트에 있어서의 메모리의

비트에러, 파일시스템의버그, 디스크의에러등이일어날수있다. 최종적으로는애플리케이션이에러체크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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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조는 기술관리 체계나 사회관계를‘자유주의

적’이고 민주적인 도한 개방적인 구조로 만들었다.

또한 레식(Lessig, 1999)은 이러한 앤드 투 앤드 디

자인이 낡은 미디어의 통제체제로부터 우리를 자유

스럽게했으며, 창의성에기반한새로운가능성을 제

공했다고평가했다. 

실제로인터넷기술의표준화과정을보면, 전세계

의기술자들이자율적인관리원칙을통해만들어나

가는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띠고있음을알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통치하다’, ‘관리하다’, ‘지배하

다’등의 의미를 갖는 용어인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가장 일반적인 이해는 정부(government)

나 통치자(governor) 등의 용어에서처럼 통치양식

(mode of governing)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

서도 각 분야의 관리양식이나 지배질서를 의미한

다. 

최근의거버넌스개념은기존의집중화된형태의관

리양식을 넘어서는 상대적으로 탈집중화 내지는 분

산화된관리양식으로해석되기도한다. ‘정부없는거

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에서 나

타나듯이 기존의‘통치’나‘정부’형태의 관리양식

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이민영, 2009).

거버넌스를‘협치(協治)’, ‘공치(共治)’, ‘조종(操

縱)’등의 용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들도 새로운 거버

넌스의 개념이 기존의 통치를 넘어서는 독특한 현

상을 포착하기 위해 원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고 하겠다. 

거버넌스는인터넷자율규제의관리원칙이라고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매체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고 인터넷의 공동체에서 참여주체들의 기

본권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는 제도적 장치라 하

겠다. 

자율규제의관점에서인터넷거버넌스가구현된곳

은 인터넷기술 및 주소자원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 협

력기구들에서 이다. W3C(World Wide Web

Consurtium),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등이대표적이다. 

나. 규제효율성관점: 타율규제, 규제대상의

변화속도못따라가

분산형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

정치적 가능성과 시장실패의 우려로 인한 제도적 규

제 간의 상호감쇄효과(trade-off)를 일으켜 기존 매

스미디어에 대한 전통적 규제틀의 부적합성을 드러

내고있다. 전통적으로타율중심의규제틀은규제대

상의 변화 속도를 탄력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

을 보여 왔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의 역동적 변화를

중앙집중적규제틀안에수용할경우과도한규제비

용과 부작용, 우회 서비스 등으로 인해 규제 효과가

낮을전망이다(황용석∙이동훈, 2009).

현실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기술적 진화를 법률

적으로수용하기에는제도적격차가너무크다. 현행

법률을 사실상 우회하는 서비스들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실익 보다는 규제폐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규제체계가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규제체계는 이용자 중심의 민간

영역의 자율성, 자발성을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터넷기업계, 이용자, 규제당국 등 세 주체의 상호

협력과공동이해증진을토대로한자율적거버넌스

는중요한규제원칙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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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제수혜자의관점: 규제대상과규제

수혜자의모순

전통적규제틀의경우규제수단의직접대상은

미디어이며, 수용자는 그 효과의 수혜 대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인터넷에 전통미디어

의 규제틀을 적용하면,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가 아니라 인터넷이용자에 대한 규제로 그 효과

가 나타난다. 규제 수단의 영향력에 수용자가 그

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혜택 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미디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

도적 규제를 적용한다면, 미디어 이용자로서 수용

자는 전통적으로 규제 수단이 목적하는 바(=효

과)로부터 혜택을 받을 대상이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인터넷에 전통적 타율규제모델을 적용한

다면수용자는직접규제의대상이됨으로써규제

모델의목적과일치되지않는다.

3) 인터넷자율규제의유형구분

자율규제는규제의틀을구축하고운영하는행위

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정부가 이 규제주제

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몇 가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자율규제 주체가

규제기준을 설정할 때 정부와 맺는 관계가 중

요한 구분점이 된다. 

프라이스등(Price & Verhulst, 2000)은자율규

제를 4가지로 구분했다. 자발적 자율규제

(voluntary self-regulation)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인적 자율

규제(sanctioned self-regulation)는 민간에서 스

스로 규제하되,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위임적 자

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는 민간에서

정부가 정의하는 제도 틀, 예를 들어 법령∙규

칙∙가이드라인 안에서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

제하도록 분명하게 요구받는 방식이다. 마지막으

로 강제적 자율규제(enforced or coerced self-

regulation)는 민간영역이 스스로 규제를 형성하

고 부과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하는 규

제를강제한다.

보니치(Bonnici, 2008)는자율규제를법령적자

율규제(statutory self-regulation), 위임적 또는

대리적 자율규제(mandated or delegated self-

regulation), 강제적 자율규제(coerced self-

regulation), 합의적 자율규제(agreed self-

regulation)로 구분했다. 법령적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민간에게 요구되거나 진작되는 자

율규제를 말한다. 법령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

부규제는 민간의 자율규제의 프레임으로 작용한

다. 유럽의회에서 개인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율규

제가여기에해당한다. 

위임적자율규제의경우비록민간이규칙을정

하고 규칙집행을 하지만, 이러한 민간 규칙이 정

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

국에서공정거래청장관(the Director-General of

Fair Trading)이여기에해당된다. 

강제적자율규제는민간에의해자율규제활동을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법령이나 의도적

인 위협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강제

적자율규제의경우쉽게법령적자율규제를부여

하기어려운경우에적용하며주로금융분야에이

러한유형의자율규제가많다. 

합의적 자율규제는 민간 참여자들 간의 협의를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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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율규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합의

는 주로 민간 참여자들 공동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자율규제를 통한 공동의 편익을 기

대하는 것이다. 종종 이러한 유형의 자율규제는

산업주체들과 소비자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행

동강령(code of conduct)’을 만드는 형태로 나타

난다.

한편, 황용석과 이동훈은(2009) 자율규제를 완전

위임형 자율규제, 부분위임형 자율규제, 강제적 자

율규제, 자발적 자율규제로 구분했다. 완전위임 자

율규제는 협력형 공동규제 형식을 취한다. 정부로부

터 법률적, 정책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율규제기

구가 이용자 간 분쟁조정, 교육, 핫라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적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규제당국에

넘긴다. 완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정부 또는 규제당

국이 자율규제기구의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으며, 규

제 역할에서 각 영역에 맞춰 상호 협력적으로 대처

한다. 완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정부와 자율기구 간

의 법률적 위임관계가 없으며, 대신 정책적 승인관

계를 가진다. 따라서 앞에서 나온 승인적 자율규제

와 유사하다.

부분위임 자율규제는 규제당국으로부터 법률적으

로 위임받은 자율규제기구가 정부와 공동으로 규제

기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임형 공동규제에 해당한

다. 미국의 V-chip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자율기구의 유지, 운영에 어느 수준까지 개

입하는가에 따라 자율성의 범위가 영향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자율기구의 재정 지원을 정부가 맡기

때문에 규제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율기구의 권한에 대한 법률

적 승인을 정부가 하는 경우, 자율기구가 규제 기능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위임을 철회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부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불법 콘텐츠와 같이 사법적, 행정적

판단과 처리가 필요한 사안은 규제당국이 맡고 ISP

등 기업은 처리 가능한 수준의 분쟁사안을 담당한

다. 부분위임 자율규제에서는 민간영역과 정부영역

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자율기구와

규제당국이 법률적 수직관계에 놓이는 경우 형식은

위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율규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자발적자율규제는정부의적극적개입이없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자발적 자율규제는 정부가 시

장에 자율규제 기능을 완전히 일임한 경우로 규제

당국과 자율규제기구 간의 권한 위임에 따른 법률

관계는 없다.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에서 자율규제

기구는 심의, 교육, 핫라인, 분쟁조정, 정책대응 등

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 자발적 자율규제에서는

다양한 민간영역의 자율기구들이 이 역할들을 맡

는다. 

인터넷에대한행정적규제보다는ISP 등인터넷산

업 외부영역, 즉 시민영역의 다원화된 자율기구들이

사회적 규제기구로 기능한다. 따라서 자발적 자율규

제에서는 민간영역의 협력체계가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핵심요인이다. 민간영역을 구성하는기업

영역과 시민영역 간의 상호 협력과 견제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도적 실익이 매우 낮을

수밖에없다. 

이밖에도정부와민간의협력정도에따라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

regulation), 협력적∙공동 규제(co-regulation), 심

사받은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그리고자

율규제(self-regulation)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Tambini, Leonardi, and Marsd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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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자발적자율규제 부분위임자율규제 완전위임자율규제

법률위임방식 없 음
법률적승인,

정부의관리/감독
정책적승인

기구의법률적위상 없 음 법률적지위 제도적협력지위

정부와의관계 위임관계없음 법률적위임 제도적협력관계

담당자율기구수 복 수 단수또는복수 단수또는복수

자율규제기능중심기구 소비자및기업기구 기업기구 기업기구

자율기구형태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자율기구운영주체 다양
이사회또는위원회

(정부인사포함가능) 
이사회또는위원회

자율기구의
교육/핫라인/정책연대

교육/핫라인/정책연대/ 교육/핫라인/정책연대/

주요기능 분쟁조정 분쟁조정

자율기구의재정 기금, 기부, 회비등다양
기금, 기부, 회비, 정부지원

기금, 기부, 회비등다양
분쟁조정

심의콘텐츠 불법콘텐츠 불법콘텐츠 불법콘텐츠

〈표 1〉정부와의 관계를 통해 본 인터넷 자율규제의 유형

국 가 자율규제기관 특 징

- 인터넷기업및소비자등민간영역중심의자율규제

- 핫라인통한신고/대응규제방식을채택

미 국
ICRA, CyberAngels, Cybertipline

- 아동음란물등불법성명백한콘텐츠중심의내용규제
IED, WHOA  등다수

- 표현의자유중심의공민적가치를강조하는인터넷

규제모델을채택

- Ofcom, DCMS, 가족부, 의회등여러정책당국과의

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
영 국 IWF

- 불법정보에초점을둔콘텐츠규제체계

- 신고/대응규제방식, 핫라인시스템

■AFA

- 정부, 업계로부터독립적성격

프랑스 AFA
- 법규위반이명백한유해정보에대응

- 신고/규제방식, 핫라인시스템

- 내용등급제운영

- VOD 등non-linear 콘텐츠에도관여(내용등급제형태)

〈표 2〉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유형



■FDI

- AFA의효율성비판에따라설립

프랑스 FDI - 정부의재정지원받음

- 정책제언및분쟁중재에초점

- 전자상거래, 도메인분쟁등중재

■FSM

- 인터넷업계중심의자율규제기구

- 신고/규제방식으로대응

독 일
FSM - 법규위반이명백한유해정보를중심으로규제

KJM - 규제담당민간위원회KJM과밀접한관계에서운영됨

■KJM

-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협정에따라설립된기구

- KJM은FSM의자율규제기구로서의승인권한을가짐

- 2008년6월정부, 업계공동으로유해

사이트규제법설립

- EMA(모바일콘텐츠심사감시운용기구), 

일 본
EMA

- ROI(인터넷콘텐츠심사감시기구)가각각필터링기능을수행
I - ROI

기능을수행

- EMA는모바일인터넷콘테츠민간감시규제

- I-ROI는인터넷콘텐츠인증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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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ISO 출범의배경

1) 과도한행정규제체계와규제비용의발생

국내법률상의포털은매우복잡한법적규제의틀

에놓여있고이러한법률을통한규제는계속강화되

는 추세이다. 행정규제장치의 강화는 이용자의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는 논란을 낳는 한편, 인터넷사업자

의비용증대로이어졌다. 

대표적인 규제법안만 보더라도, ‘전기통신법’,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언론관계법에서의‘신문등의진흥에

관한법률’과‘언론중재법’, 정치관계법 가운데에서

는‘공직선거법’이포함된다. 

제도측면에서는인터넷콘텐츠규제정책전반을총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등에규정된방송및통신관련콘텐츠전반에대한심

의, 규제기능을수행한다.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인

터넷콘텐츠등급제, 핫라인, 분쟁조정기능등을동시에

수행한다. 기존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수행해온불법콘

텐츠의 신고처리 기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로개칭하여운영하고있다. 

국 가 자율규제기관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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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야의 인터넷 권리침해 신고센터로는 명

예훼손 관련 침해를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맡고 있

으며, 개인정보보호, 불법스팸, 해킹 등의 문제는

정보보호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 외 인터넷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는 국가청소년

위원회(문화부), 방송통신윤리위원회(방송통신

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부), 한국사이버

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연구논문

법 률 용 어 정의내용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2009. 7. 31. 「신문등의자유와 인터넷뉴스서비스

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책임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

에관한법률

(2009. 2. 6.개정/8. 7.시행)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표 3〉인터넷포털의 법률적 지위와 관련된 법적 용어

제2조(정의 5.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

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

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제2조(정의6. 제5호에따른전자간행물을경영하는자를말

한다.)

제2조(정의 9.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

을지는자를말한다.)

제2조(정의 3.「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

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

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제2조(정의) 30.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를말한다. 

제2조(정의) 18.“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

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

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

물을경영하는자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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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청소년유해환경매체모니터등이있다. 인터

넷 콘텐츠 등급제 역시 자율등급표시제의 형태로 방

송통신심의위원회가운영하고있다.

이 같은 한국의 독특한 법률적∙제도적 구조는 미

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과는 큰 차

이를보이는것이다. 특히유럽의 자율규제체제에서

는 민간영역이 인터넷상의 분쟁조정이나, 정부와의

핫라인형성, 콘텐츠 등급제 및 필터링, 리터러시 증

진 교육 등을 수행한다(황용석∙이동훈, 2009). 정

부가개입하더라도그방식에서도차이가난다. 독일

의경우정부가법률에따라구성한민간위원회에미

디어 콘텐츠 심의기능을 두고 청소년미디어보호위

원회가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귄한을 법률로 위임 감

독하는역할을담당한다. 그러나이경우에도인터넷

콘텐츠와관련하여민간영역의사전적직접규제보

다는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을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

서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인터넷의 책

무성을 구현하는 체계로서 민간기구의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법률적 직접 규제와 행정적 규제

에초점을두고있어공동규제의형식을취하는것으

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율규제에 가깝다고 할

수있다. 

이 같이 강력한 행정적 규제장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패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행

정규제의한계를증명하는것이기도했다. 이러한행

정규제의 한계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대안을 만들

도록하는중요한요인이되었다.

그럼에도국회에서인터넷기업에대한규제법안이

발의되는등제도적규제가가속화되어왔다. 인터넷

에서의 유통된 정치견해의 충돌은 인터넷 자체의 미

디어적 영향력으로 인식되었고 여론 형성력에 대한

사회적우려로관점이전환되었다. 이러한갈등은타

율적형태의제도적규제논의를촉발하여학계/시민

사회/업계와의 갈등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2008년

7월 정부의“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발표나, 여

당에서 제출된 의원입법안들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

조항을담고있다.

2) 개별기업의자발적답책장치의한계

소수인터넷기업들의자발적인미디어책무시스템

이가동되고있었지만, 네트워크의 특성상개별사차

원의 대응이 갖는 한계가 나타났다. 현재 주요 인터

넷포털사들이 모니터팀과 이용자위원회와 같은 책

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인터넷기업들도 자율적으

로 내부 모니터링, 부분적인 정보게시제한조치 등을

실시하는 중이다. 아울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정책을 수행 중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

트 등의 주요 인터넷 포털사들은 이용자, 전문가 등

으로 구성된 책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자율적인

규제역할을수행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사별 대응방식이 사회적인 답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

강력한행정적규제장치에도불구하고‘인터넷내용규제의실패목소리’는결과적으로

행정규제의한계를증명하는것이기도했다. 이러한행정규제의한계는민간에서자발적으로

대안을만들도록하는중요한요인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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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

었다. 또한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의 경우 특정

사에 국한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인터넷콘텐츠규

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제도적 모호

함이상존함에따라이에대한공동대처가필요하

게된것이다. 

4. 자율규제기기구로서KISO의특성

1) 참여주체의성격

KISO는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

니케이션,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한

국 인터넷이용자 인구를 대부분 포괄하는 7개 인

터넷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였

다.

이들 회사들은 흔히 인터넷포털로 불리며 다른

용어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또는 ISP)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또는 OSP)로도 통칭된

다. 국내에서는 ISP를 다소 포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호

스팅, 검색엔진, 전자게시판 제공 등의 각종 서비

스를제공하는자를지칭한다.

해외에서는인터넷상에서수행하는서비스가갖

는 법적 책임의 인정여부와 관련해서 그 주체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인터넷신문과 같

은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 국내 포털과 같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 그리고‘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자’또는‘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로

불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 등이 그것이다(황성기, 2007). 그

러나 한국에서는 ISP와 OSP(Online Service

Provider), 또는포털등여러가지용어가병행사

용되고있다. 

한국의인터넷포털은그서비스의복잡성으로인

해 한가지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기능인

검색과 커뮤니티 기능, 그리고 뉴스정보 제공 등

을 놓고 볼 때는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가깝다. 즉 단순‘정보매

개자’의 성격과 콘텐츠 제공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

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제한된 범위’

내에서만책임을진다. 

이러한 포털의 특성으로 인해 KISO는 단기적

으로 포털사업자들이 매개하는 이용자 또는 제 3

자에의한게시물이나콘텐츠에활동을주력할것

으로예상된다.

2) 합의적자율규제(agreed self-regulation) 구조

KISO는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로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의사결

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 5인과 회원

사의 게시물 관리∙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7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게시물 정책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처는 신고

센터등실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면서이사회

와정책위원회를지원한다.

정책위의의사결정구조는‘전원합의’구조를띠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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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는 매우 독특한 의사결정방식이다. 출범

초기 KISO의 역할과 정책철학을 수립해 나가기 위

한회원사들간의수평적합의구조를지향하는것으

로보인다. 

KISO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보니니치의 구분

에 따르면 강제성이 최소화된 합의적 자율규제모델

(agreed self-regulation)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합의적 자율규제기구는 상호 다른 위치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업자의

영향력과 무관하게‘동등하고 대등하게 조정하고 의

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Maxwell,

Lyon and Hackett, 2000).

이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가

가능한수준의결정을하되일단결정된사항에대해

서는반드시실천한다는의지를내포하고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

이라는 숙의적 합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해

나가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KISO는 밝히고 있다

(KISO 저널, 2009). 

다른 구분으로는 자발적 자율규제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재정의 독립, 의사결정구조에서 정부 등의 적

극적개입이없는것을특징으로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장단점이 있다. 우

선, 소수 의견을 보장하고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끈

다는 점은 공통된 의견을 수렴시키고 발전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회원사들 의견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을 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

로위험요소가적은보수적인결정을내릴우려가있

다. 또한 콘텐츠에 의한 피해확산이 빠른 인터넷을

특성을 고려한다면, 의사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을 요

구해 피해구제의 실익을 놓칠 우려가 있다. KISO의

정책결정사항이 늘어나고 회원사가 증가할 경우, 의

사결정구조에도변화가필요해보인다. 

3)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정책결정

(the statement of rules)

자율규제논의에서이야기하는‘자율’이란개인이

나기업이스스로정한기준과절차에의하여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개인적 자율규제보다는 공동의 관

심사를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이 구성

원에게그조직의권위와일정한권한을바탕으로감

독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자율규제를 의미한다

(Black, 1996).

트루델(Trudel)은“자발적으로자율적주체들이만

들어나간 규칙으로서 자율규제”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정의에 덧붙여 보니니치는 누가 규칙을 만

드는 자율의 주체인가와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규

칙의 문제로 양분화해서 설명하고자 했다(Bonnici,

2008). 

그런점에서표준규칙(standard rules) 및정책원칙

(the principle of policy)은 자율규제기구의 핵심 사

항이다. 일반적으로 합의적 자율규제기구는“협의와

협상을 통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 이를 대

표한다. KISO는출범과함께8개의행동강령을발표

했다. 이 행동강령은 제1조 표현의 자유 옹호, 제2조

이용자 책임제고, 제3조 이용자 보호, 제4조 공익의

수호, 제5조 독립적 운영, 제6조 공정한 운영, 제7조

사회적 책무 기반제공, 제8조 소통과 협력 지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ISO의 행동강령의 가장 큰 특징

은‘표현의 자유’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 이처럼 KISO는 행정규제에 대안적 시

각을 강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재정과 운영에서 독립

성을 강조하고 근거 있는 정부기관의 요청에만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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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제5조와제6조에도반영되어있다. 

한편, KISO는자율규제기구의핵심기능의하나

인 표준규칙의 제정을 정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상정하고 있다. KISO는 이를‘정책결정

문으로 제3호까지 발표한 바 있다4). 프라이스와

베르훌스트(Price and Verhulst, 2000) 따르면일반

적으로 자율규제기구의 규칙 설정은 1) 정책결정

(policy making), 2) 규칙설정(rule creation), 3)

적용과 강제 및 제제(application and enforcement

and sanctioning of rules), 그리고 4) 분쟁조정

(dispute settlement)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KISO는 초기단계에 필요한 규칙설정을 통한 공

통의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캐이브와시몬스(Cave, Simmons, 2008)가

제시한 자율규제기구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원

칙 중 하나인 투명성(transparency), 일관성

(consistency)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같은 정책결

정문의 공표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KISO가 발표한 정책결정문에 대한 분석은 지면

관계상생략하고자한다.

4) 정부와의관계, 독립적이지만정부규제의

기본틀에서작동

자율규제기구의성격을결정짓는중요한기준의

하나는 정부 또는 행정규제와의 관계이다.  KISO

는 7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KISO의 정관에

따르면, 탈퇴가 자유롭다(정관 제8조 제2항). 정

관상에 KISO는 순수한 민간 참여기구로서‘스스

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규제를 받고자 하는 구성

원들로 만들어진 집단 즉, 무러(Moore)가 이야기

하는 말하는 ’반 자치화된 사회영역(SASF:

semi-autonomous social field)’의 성격을 띤다

(Bonnici, 2008). 

이집단은공동의이해를바탕으로작동하며집

단의 규칙을 수용한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구가

이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협력적 관계는 가

능하며 정부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자

유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주소정책을 협의하는 ICANN(Internet

Cooperat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는 종종 진정한 자율규제기구인가에 대해 논쟁이

일곤 하는데, 그 이유는 개별 국가의 정책이 실질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반 자

치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KISO 역시 회원

구조를 보면, 순수한 민간집단이지만, 행정규제의

틀내에서정부와협력적관계를표방하고있다. 

KISO는국가법의기본틀에서자율규제활동을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포털과 같은 인터넷서

비스제공자가어느정도법적책임을지는가는논

란이계속되고있지만대체로현상황에서는감시

의무와 중단의무 두 형태로 정리되고 있다(정완,

2003). 감시의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전자

게시판, 블로그 등의 표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위반행위, 예를 들면, 음란물 등의 불법 콘

텐츠를 게시하거나 저작권 위반행위가 이루어지

는지를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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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감시의무에 준하는 책임을 부과

하고있다. 

개인웹미디어발행자에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작위의무는 임시조

치 형태의 중단의무에서도 드러난다. 현행 정보통신

망법에서는 명예훼손 등의 침해행위가 예상되거나

이루어진 게시물에 해당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이용

자의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

정하고있다.5)

또한“Notic and Take Down”형태의 중단조치에

준하는 형태의 행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방송

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

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조항에 따라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

한을부여하고있다. 

그러나위의법률적조항들이자율규제기구와정부

기관과의 공조체계라기 보다는 개별 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의무부과로 해석된다. 공동규제(co-

regulation)의 중요한 요소인 제도적 협의나 규제권

한이나규제행위에대한면책요소는없다. 실제로임

시조치의경우그법안의모호함으로인해개별인터

넷 사업자들이 많은 혼동을 겪게 됨에 따라 KISO는

정책결정을 통해 임시조치요청의 요건에 대한 사안

과공인의임시조치요청에대해자체정책기준을만

들어발표하였다.6)

5. 자율규제기구로서KISO의향후과제

1) 제도적측면: 인터넷규제, 공동규제로

균형있게이양해야

KISO의출범은한국인터넷규제의한전기로해석

된다. 그러나 KISO는 제한된 회원사들의 협의적 자

율규제기구로서 성격을 갖기에 인터넷정책 전반의

구조적변화를의미하지는 않는다. 한국과같이행정

규제 장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KISO와 같은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성공은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한계가있다. 

5) 정보통신망법제44조2 제4항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

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경우임시조치의기간은30일이내로한다.

6) 임시조치의 문제제점에 관한 글은 황성기(2009).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KISO저널. 통권 1호, pp.40-55.를 참조하기 바란

다.

KISO 는제한된회원사들의협의적자율규제기구로서성격을갖기에인터넷정책전반의

구조적변화를의미하지는않는다. 한국과같이행정규제장치가발달한나라에서는

민간자율규제기구의성공은제도적이고정책적인변화없이는한계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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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정부규제 가운데 불필요한 법규는 과감

하게 탈규제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구에 기능을 분

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인터넷 규제제도가

대부분 민간영역의 사업자가 주도하는 자율규제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공간이

전통언론에대한제도적접근으로는규제실익이

낮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국가들이불법성내용물에는민관두영

역 간의 핫라인을 포함한 협력규제방식을 취함으

로써 자율규제가 규범적 이상성에 치우쳐 현실적

실익이 낮을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개인 간 분쟁

은법률적개입을최소화하고있다.

자율규제는 정부 또는 행정기구가 직접 내용을

통제하지 않고, 일반적 규제 기준을 제시하면, 개

인과 사업자가 상호 동의하에 구체적인 규제기준

을설정하는것을일반적인특성으로한다. 

자율규제는 인터넷 공간이라는 규제 대상의 모

호성과가변성으로인해서더욱그필요성이증대

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그 실천이 가능해

짐으로써 정부의 직접규제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이혜수 외, 2008: 3). 자율규제는 제

대로 운영된다면 인터넷상의 상호소통 및 지식활

동을원활히하고업계의규제준수비용을낮추면

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가변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그 구조 자체의 장애

요인으로인해실패할가능성이존재하게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

제기구간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는가에달려있

다. 공적 심의기관과 자율규제기관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와같은일종의위계적관계를갖게된다

면, 그것은공동규제의정신을벗어나는것이다.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는 토의와 합의를 통한

규칙의 제정에 있는 만큼,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

련한 국가 정책에 민간규제기구가 어떻게 참여하

는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행정편의적 규제시스템

이 작동하는 이상 자율규제기구의 외연확대는 어

렵다(황성기, 20009).

규제모델의 이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율

규제체계의 확산방향은 인터넷산업, 이용자, 규제

당국 등의 관련 주체들 간의 기능, 권한을 점진적

으로 조율해 나가며 위임형 공동규제방식으로 현

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

형적으로는 민간기구이나 행정기능을 갖춘 방송

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

문에 민간자율기구는 민간영역과 정부영역 사이

의 정책 협상 및 조율을 위한 연결역할(liaison

organization)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자율규제기구의 기능 및 역할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정부기구와 권한 및 기능을 조율하여 공

동규제방식의 법률 부분위임형의 자율규제기구

를 도입하는 단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KISO와

같은 협의적∙자발적 자율규제기구는 과도기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등의 현행 규제기구와의 법률관계를 명

확히 하여 자율규제체계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민간영역과 정

부영역의 상호협력 관계에 기반해야 하며, 둘째,

모든 정책의 지향점은 이용자 중심의 사회, 문화,

정치, 교육, 경제 등의 가치 증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거버넌스시스템의

점검및조율과정을제도화하는방안역시고려될

필요가있다.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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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O 내부적측면: 정당성의확보

KISO는 제한된 7개 인터넷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는 점과 그 정책원칙에 대한 사회적 피드백이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

다. 

무엇보다자율규제기구에서‘자율’의효과적인작

동을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요건, 즉 규칙 제정자

로서의 집단의 정당성(legitimacy)을 어떻게 확보하

는가가중요하다.  행정규제의정당성은 법률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자율규제기구에서의 정당성은 크게

4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Bonnici, 2008).

첫째는 정부와는 다르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shared interest)의 문제로서 이는 규칙제정이나 규

제의 실행의 타당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KISO는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그에따른책임성이라는두가지가치의균형

을중요하게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보면그가치의

근간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표

현의 자유에 근간해 있음을 알 수 있다(KISO 저널,

2009). 

그러나KISO의이러한행동강령과일반원칙이갖

는 추상성을 넘어서서 실제 내용규제와 관련한 실행

적차원에서일관성있게지켜지고그효과를가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획

득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KSIO가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인터넷자율규제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가를 결정

지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ISO 회원사들 간의 공

유된가치를발전시키는 노력이필요하며, 사회적소

통의공간을확장시키는노력도필요하다. 

정당성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는 전문성(ex-

pertise)과 적절한 인터넷활동에 대한 기술적 접근성

(technical access)이다.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실행적인 능력과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

하다는의미이다. 

네 번째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로부터의 인정 또는

공인(acknowledgement/approval of state of public

authority)을 받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KISO가 한국

인터넷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로 외연을 확대해

야함을의미한다. 영향력있는소수업체들의방어적

정책기구로 인식되지 않도록 중소인터넷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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